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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agent model support to understand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n public society.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can be violated easily for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incipal and agent. The problems of 

contractual relationship are moral hazard and reverse selection. Moral 

hazards of public officials result in corruption and bribery. This paper is to 

apply the agency theory to analyze sources of corruption and the 

anti-corruption policies. The moral hazard of public officials can be 

controlled by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system. Decentralization 

and delegation of power can reduce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The 

cost of monitoring to reduce moral hazard and reverse selection is likely to 

be substantially lower through these policies and provoke to make 

transparent and credibl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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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1995년부터 각 국가의 부패인지지수1)를 조사 발표해온 국제 투명성기구 

(Transparancy International: TI)에 의하면 2004년 한국은 세계 146개국중 47위로

서 10점 만점에 4.5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 부패인지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 제공

된 18개의 조사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인과 국가 분석전문가들의 인

식을 반영하는 자료이다. 한국은 1999년 3.8로 가장 낮은 점수에서 1996년 가장 높

은 점수인5.02를 받아 10년동안 4점대에 머무르며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부

패지수가 4.0에서 5.0 사이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15개 국가의 일인당 GDP는 평균 

5,560 달러로,한국은 국민소득이 12,000달러 수준이면서 국가의 청렴도는 중진국이

하의 수준국가들과 같은 부끄러운 상태이다(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백서:2004). 

  2004년도의 부패인지지수가 9점이상인 국가인 핀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슬

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같은 국가들은 모두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이다. 국

제 투명성기구의 분석에 의하면, 2003년 부패지수와 132개국가의 일인당 GDP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으며, 특히 부패지수가 7.0이상인 국가들의 평균 1인당 GDP가 

31,421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지수가 5.0에서 7.0 사이의 기록을 보이는 16개 

국가들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15,029달러이며,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국가

들은 거의 부패지수 22위 이내의 국가들이다. 2004년 20위 국가가 된 칠레, 30위 

국가가 된 보츠와나, 슬로베니아, 41위가 된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들의 결과를 보

아 저소득국가도 부패의 정도를 줄일 수 있음을 볼 때 경제가 성장하면 부패의 정

도가 자연히 줄어 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이다고 본다. 

부패의 지수가 현저히 개선된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부패가 줄어들어 투명한 국가가 되어야 신뢰받는 국가가 되고 이를 

통해 국민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을 목표로 국가

의 경제를 성장시키고져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의 투명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상태가 심각한 수준이고 반부패 운동이 매년 정치인들의 구호로 

활용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음은 새로운 차원의 반부패정책과 노력을 필요

로 하고 있다고 본다. 모순되게도 엄청난 비자금과 정경유착, 친인척 비리 사건을 

들어낸 모든 정권도 부정부패 추방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

1) 부패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는 여러 연구기관, NGO, 민간 신용평가기관, 정부기구 등 다양

한 기관에 의해 작성되는데, 대표적인 집계지수로는 TI의 CPI와 Kaufmann 등이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제시한 부패지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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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출한 대리인의 실패 문제가 심각하여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즈음에 반부패의 문제도 역시 정부의 대리인 실패의 사례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국가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기업등 

국가의 전부문이 참여하는 반부패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국 반부패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가의 구조적 재조직화와 재정향화가 필요하다

(라영재, 이태영 2003).

  지난 4월 시민운동조직과 기업, 정부가 같이 참여하여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

결하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위한 과제들을 확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

으나 이러한 시민참여적 반부패 운동이 실효를 걷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를 심층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의 부패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개인

의 윤리나 특성, 법이나 제도상의 분석, 문화와 정치체제적인 접근을 시도해 오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민관산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반부패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직경제학적 접근 방법인 대리인 모형으로 반부패 정책을 분석하여 문제

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안하고져 한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사회규범이 지켜지지 못하는 무규범 혹은 반규범 상태를 부

정부패(유종해, 1992)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부정은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옳지 못하거나 온당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고, 부패는 직권남

용을 통하여 가외수입이나 이득을 취하거나 사회공익을 위반하는 윤리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 개념이다 (이서행, 1993).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우리 사회에서 다루워

야 될 부패의 근본 문제라고 본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관계로 맺어진 현대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계약내용과는 다른 행위가 이루워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Moe, 1984).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부패의 개념인 

관료부패, 정치부패, 기업부패, 언론부패등의 부정과 부패의 문제도 국민이 대리인

으로 계약하여 맡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한 현상이다고 본

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정치나 공공조직과 공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 

교육, 상업, 제조업, 종교, 금융업, 언론 등 국가 전체적인 분야에 도덕적 해이가 만

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패의 문제를 대리인 이론에서 제

시하는 도덕적 해이 개념으로 접근하려한다.

  조직경제학 이론을 부패문제에 적용 분석한 사례가 매우 희귀하며 이 새로운 이

론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깊이 연구되지는 않았는데, 본 연구가 부패문제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시도하며 거버넌스적 반부패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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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리인 이론 개요

1. 대리인 이론의 정의와 내용

  조직내에서의 인간의 행위에 관한 새로운 시도는 조직 자체 보다는 개인들간의 

경쟁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기초로 만들어진 경제학적 모형인 조직경제학

(economics of organization)인 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 경제학(agency theory and 

transaction cost economics)이다. 그 이론의 근저의 시작은 200여 년이 지난 경제

학과 뿌리를 같이 하지만 조직내의 인간 행위에 적용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새로운 학문분야이다.

  조직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적 행위들을 조직 내외를 막론하고 계약의 관계이

라고 본다. 이러한 계약의 관계가 어떤 조건 하에서 잘 유지될 것이며 어떤 경우

에 계약의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의 이익을 추구하

는 행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계약 관계와 계약위반 행위등

이 대리인 이론의 근거가 되며 또한 거래비용 경제학의 기초가 된다.

우리는 조직내의 상호관계와 경제적 행위를 하나의 계약체계로 볼 수 있 다. 어떤 

계약은 매우 짧으나 다른 계약은 매우 길게 유지될 수 있다. 때로는 계약체결 당

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 쪽 편에 의해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도 있다(Perrow,1986). 

  대리인 이론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을 위탁자(principal)라고 하

고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대리인(agent)이라고 하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을 위탁자 - 대리인 모형(principal - agent model)으

로 전개한다. 한쪽이 위탁자로서 그들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혼자 

다 수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문가인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것이며 그들

이 위탁자의 요구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체계를 만들게 된다. 다른 상대 

요소인 대리인은 계약의 조건에 맞도록 행동해야 하는 데 항상 자신의 이 익을 중

심으로 계약관계를 수행해 나간다.

  McMillan(1992)는 “위탁인 - 대리인 이론은 어떻게 동기유인을 만들어 낼 것 인

가 하는 것인데, 즉 어떻게 위탁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탁인의 요구대로 행동하

게 하도록 동기유인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런 관

점에서 보았을 때 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에게 적절한 동기를 갖도록 하는 계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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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위한 이론이라고 본다. 이러한 조직내외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연구가 조직 경제학의 대상이었다. 이 이론은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된 현대

적 기업의 분석, 전문인과 그 서비스를 받으려는 고객 사이에서, 예술분야, 공공기

관내의 관료조직 등에 적용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여 왔다.

  이러한 위탁자와 대리인의 관계 는 모든 조직내에 존재하며 모든 수준의 협력적 

노력에 항상 성립한다.(Jansen and Mecking, 1976) 예를 들면, 변호인과 의뢰인, 

의사와 환자, 자동차 수리공과 의뢰인의 관계등이 가장 보편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대리인 관계에서의 계약관계가 조직이론에 적용되고, 정치학, 사회학과 행정학에 

적용되고 있다 (Moe, 1984).

  계급 구조식 조직 내에서는 상위 관리자가 위임자, 하위 관리자 또는 실무자가 

대리인이 되며 그 대리인은 또 하위 관리자에 대해(또 다른 대리인) 다른 하나의 

위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는 양자가 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인하여 상호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라고 부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위임자와 대

리인간의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며, 정보의 불균형으로 대리인 선정의 오류

를 범하게 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현상도 발생한다(Moe, 1992).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대리인이 그들이 계약대로 항상 행

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rrow(1985)는 이러한 문제를 “숨겨진 행동 

(Hidden-action)" 또는 ”숨겨진 정보(hidden information)"라고 표현하였으 며 다른 

연구들에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

고 하였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상호거래와 그 결과에 있어서 불확 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대리인의 선호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 지고 있다면 위

탁자는 완전한 선택과정을 통해 그들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위탁자나 대리 인의 만족은 감소될 것이고 그

들의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제 감 시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원천은 외부효과의 존재와 정보의 비대칭적 불일치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Arrow, 1986; Eisenhardt, 1989; Perrow, 1986; Randall, McCubbins, 

and Waingast, 1989; Spermann, 1987). 의뢰인이 대리인의 행 동이나 선호를 관찰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두 사람들 사이에는 정보의 불일 치가 존재하며, 정보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의뢰인은 대리인의 행위가 계약된 대로 최선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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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때에 대리인의 문제인 도덕적 해이2)와 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역선택은 대리인에 의해 그들의 능력이 잘못 평가되도록 정보를 잘못 전 달하여

서 의뢰인이 대리인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의뢰인이 전문적 기술 이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의 능력을 진실되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의뢰인이 대리인의 능력을 올바로 평가할 수 없을 때, 대 리인이 되고자 지원하는 

자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지식을 과대선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역선택이 발생하면 

계약은 목표달성을 위해 이행되기 어려운 것이 된다.3)

2. 대리인 문제의 발생 원인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등의 대리인 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구 분

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1) 기존 연구의 초점인 대리인과 의뢰인간의 정보의 비대칭적 불균형 때문에 대

리인 관계가 발생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욕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 기

술이나 능력을 가진 대리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정보의 불

균형 상태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의뢰인은 어떤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인가 하는데에서부터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역선택의 가능성이 커진다. 계약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전문성이 한정되어 있어서 

생기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대리인들의 도덕적 해이는 지속될 수 있다.

2)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연구가들이 근

무시간 중에 조직에 필요한 연구를 하기보다는 개인 연구 를 하지만 그 연구가 복잡하고 전

문적이어서 관리자(의뢰인)은 이 연구가(대 리인)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화재 보험은 화재 예방을 위 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하며 심지어 방화를 일으키게도 한다. 

건강 의료보 험은 환자들이 의료비를 전액부담할 때보다 지나치게 많은 의료진료를 받게 한

다. 주주들은(의뢰인) 경영자들(대리인)의 모든 행위를 관찰하기 어려우 며 때로는 호화로운 

사무실이나, 개인 운전수를 고용한 차량운행, 개인적 보 좌를 받기 위한 팀을 운영하는 등의 

과도한 지출을 행할 수도 있다.

3) 역선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데 피보험자 가 자신의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면 위험 가능성

이 높은 사람이 가능성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이 보험을 구매할 것이다. 한 회사의 지역별 

지점에서나 조직내의 여러 부서를 같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 줌으로서 의

뢰인의 선택 에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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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불균형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나 사회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보가 공개 되거나 조직원이나 시민의 참여가 활발한 열린 사회와 민주

적 조직은 의뢰인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정보의 불균형이 축소 될 수 있

으며 대리인의 도덕적해이를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정보의 불균형의 원인은 조직내의 계약 관계에서 조직의 문화와 전통

등에 대한 조직의 기억(organizational memory)을 의뢰인(상급 관리자)이 갖고 있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하급 실무자)의 행위나 계약조건을 통제하기 어렵

다. 조직의 계층적 구조하에서는 관리자는 하급자에 대한 의뢰인이고, 실무를 수행

하는 하급자는 대리인으로서 형성된 계층만큼의 대리인-위탁인의 연결고리가 형성

된다. 조직의 하부구조로부터 오랜 세월동안 경험과 조직의 흐름을 익혀온 대리인

은 외부에서부터 낙하산 인사로 영입된 상부구조의 의뢰인에 비해 많은 조직의 기

억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의 기억이 없는 의뢰인의 통제에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 하에서 의뢰인과 대리인의 계약관계는 다양한 현상을 보여

준다. 계약은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 방안으로써 대리인의 정보를 추출해내

고 위험을 분담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만일 대리인이 의뢰인보다 더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라면, 의뢰인이 대리인에게 계약가격을 높이 줌으로써 대리인의 위

험부담을 일부 나눠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대리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현상도 가져오기 때문에 대리인이 최선을 다하게 하는 동기를 감소시

키지 않은 범위에서의 적정 한계 보수율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

뢰인이 여러 대리인의 같은 일에 대한 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면 대리인의 자

의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을 저지할 수 있다. 만일 의뢰인이 계약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대리인의 정보를 현시하도

록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대조직의 고도의 전문화 특성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뢰인과 대리인간의 정

보의 불균형적 관계는 심화되어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대리인 문제인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과제는 조직이론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

  2)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요인은 의뢰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조정 통제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비용은 적정한 대리인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의뢰인과 대리인의 계약관계를 체

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 계약관계가 지속되는지 관찰하고 감독하는 비용 등

이 있다. 이러한 비용의 크기는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계약 관

계에서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나 지식의 불균형이 크면 클수록 관찰 조정 

비용은 많이 들게 된다. 현대 조직의 특성상 전문화 추세에 따라 지식이나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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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은 점차 확대될 것이므로 이러한 관찰 조정 비용은 증대될 것이다. 또 다른 

거래 비용에 관련된 요소로서 조직의 구조가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가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 조직의 구조가 다 계층 계급 구조형태로서 중앙집권화된 통제구조

를 갖게되면 계층마다 하나의 계약관계가 지속되어 각 계층마다 조정통제를 위한 

정보비용․거래비용이 소요되며 중앙 집권적일수록 상위계층의 관리자는 많은 정

보․거래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이 크면 클 수록 도덕적 해이의 가

능성은 높아진다.

  3) 계층계급구조의 조직형태에서 상위 계층과 그 하위 계층간의 관계가 하나의 

의뢰인 - 대리인의 연속적 고리처럼 연결되게 되는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갖는 

조직운영 형태(독재적 지휘관리)가 되면 정보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져서 조직의 

도덕적해이와 역선택의 현상은 심화된다(Moe,1984).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다계층과 중앙집권적 권력의 집 중현

상이 강한 조직에서는 그 대리인 관계가 차이가 난다.

[그림 2] [그림 3]

일반적 다계층 계급구조의 대리인 관계 중앙집권적 다계층 계급구조의 대리인 관계

○  의뢰인1        ○ 의뢰인1(조직의 장)

↓

○  대리인1 → 의뢰인2  대리인1 ○

↓

○  대리인2 → 의뢰인3    대리인2 ○

↓

○  대리인3    대리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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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권적 다계층 계급구조의 대리인 관계는 조직의 부서장인 의뢰인이 모든 

계층의 대리인을 직접 통제하려고 하다보면 대리인 2,3 등에 대 한 정보를 모두 

가져야 하므로 관찰 통제의 비용이 더 증가한다. 이러 한 조직은 다 계층 계급구

조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한의 위임이 이 루워지지 않은 조직관리에 일어나

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권한의 하부계층으로의 위임은 새로운 계약관계를 연속적으로 갖게 하는데 이때 

하위 대리인에 대한 정보는 직속상위 대리인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어서 계약관

계에서 ‘대리인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으므로 권한 위임은 다계층 계급 구조조직

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한다.

  권한의 위임을 할 때는 최초의 위임자가 직접통제 감독하지 못하므로 그가 가진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attendant control loss), 

권한의 위임을 통해 유연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더 커서 대리인 문제를 줄일 수 있

다. 단지 위임자가 계속 그 아래 하부 계층의 대리인을 관찰 통제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N. Melumad et al,1991)

  또한 통제범위(span of control)가 클수록 다양한 대리인에 관한 정보 와 다양한 

업무에 대한 지식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와 같

이 조직의 구조가 통제비용과 정보의 불균형 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구조

를 갖느냐 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4) 조직내에 전문인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의 윤리적 

문제와 전문가적 정신(professionalism)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위임받은 정치인들도, 비록 국민과의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다 해도, 윤리적

인 양식과 직업에 대한 청지기적 정신이 충분하다면 도덕적해이나 역선택의 대리

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환자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의사는 결국 직업윤리의식이 높은 의사이며, 이러한 의사와의 계약관계에서는 

환자인 의뢰인이 대리인인 의사를 관찰 통제하는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이것은 결

국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3. 대리인 이론의 부패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

  이상에서 살펴본 대리인 이론은 아직 부패문제에 적용 분석의 도구로 사용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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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가 매우 미흡하였다. 그러나 대리인이론에서 분석하는 도덕적해이는 우리가 

다루고져 하는 부패문제의 근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분

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경제행위 뿐아니라 정치, 행정등의 모든관계도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사회적 부패 현상이라고 볼 수 있

다. 부패는 비효율적인 과다한 행정규제, 중앙집권적 정치구조와  파벌정치등의 정

치 행태가 부패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김택권, 1999). 또한 비효과적인 부패감시 

및 통제체제, 부패에 관한 사회적인식의 부족과 문화적 요인, 경제적 지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뇌물의 공여,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등에 따라 부패가 행해진

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회에서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행태가 아닌 것으로 권

력의 남용과 사회적역할의 불성실한 수행을 말하며, 이는 곧 우리 주변의 모든 부

문에 팽배해 있는 도덕적 해이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부패한 사회는 도덕적 해이

가 만연된 신뢰할 수 없는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와 책임성을 통해 

부패문제를 접근하는것이 보다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의 문제는 정치인이나 권력을 가진자들만의 문

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모든 국민의 의식의 문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총체적 도덕적 해이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4. 대리인 이론의 적용분석 

  1) 대리인 문제의 기업운영에 적용 분석

  Fama(1980)는 그의 논문에서 주식의 소유와 통제의 분리는 ‘계약조건의 집합’ 

측면에서 경제조직의 효율적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Alchian과 

Demsetz(1972), 그리고 Jensen과 Mekcling(1976)은 기업을 생산요소들 간의 계약

의 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란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존해 나가는 하나의 팀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이론은 소유와 경

영이 분리되어 있는 현대 기업들의 문제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 다고 Fama(1980)는 

지적하면서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관계를 통해서 생존이 달려있고 성과가 평가되므

로 경영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긴다고 보았다.

  기존의 기업의 소유권에 관한 개념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는데 이것은 현대 기업조직을 이해하는데 적절치 못하다. 현대 기업조직의 소유권

은 여러 생산요소의 소유자들의 계약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대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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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관리자와 위험 부담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으나 위험 부담자로서의 관리자는 여하히 위험을 분산시켜 효

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소유와 기업의 경영을 대

폭 분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기업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관리자가 만일 내부적으

로 최고 관리자로 승진하는데 경쟁이 있거나 특히 외부에서는 최고 관리자로 영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자동적인 관리자 통제관리 시스템이 된다.

  대리인 이론의 기업에서의 적용은 기업의 구성적 측면에서 기업의 소유주와 기

업의 경영자간의 상호 계약관계가 여하히 기업의 소유주의 의도대로 만족을 극대

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 접근한 것이다.

  기업의 소유주는 이윤을 극대화하여 배당분을 높이려고 하는데, 기업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분석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반면 경영자는 자신들이 추

구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낭비적인 소비도 불사하려고 한다. 대리인 이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과 그 대응방안을 통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자가 선호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유인계약을 성립

하게 하는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의 

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더 용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이론의 적용은 위임자가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통제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적

정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와 회계정보의 가치에 관한 연구,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 

보험에 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2) 공공관료조직에서의 대리인 이론

  의뢰인과 대리인 모형을 공공관료조직에 적용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정치학 

분야에서의 계약론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관료조직을 분석한 시도 중 대표할 만한 

것이 Moe(1984)의 연구이다. 

  조직이 분권화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업무와 권한은 하부계층의 전문성과 생산

적 능력에 의해 조직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위임된다. 그러나 필연

적인 정보의 비대칭적 불균형으로 인해 동기부여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상부계층에 

있는 관리들은 하부구조의 생산요소들 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하부

계층은 그 정보를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활용함으로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며 

상부계층이 하부계층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생산을 하도록 요구하더라도 하부계층

의 생산행위를 다 관찰할 수 없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일으키므로서 하부계층에

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에 실패하게 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왜 정보의 불일치는 존재하는가?’ ‘그것은 계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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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떻게 정보의 비대칭적 불균형과 그 결과를 감소시

킬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의뢰인과 대

리인 모형이며 이 모형은 초기에는 정보의 불완전성과 위험부담분담에 관한 연구

였지만(Ross, 1973; Spence and Zeckhauser, 1971) 나중에는 계급 구조적 조직의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고 정보경제학의 분석의 틀로서 중심이 되고 

있다.

  국민(일차적인 의뢰인)이 선출한 정치인(대리인)이 어떻게 의뢰인인 국민들의 의

사대로 국가를 운영하며 2차적인 대리인인 행정관료들을 통제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료 조직 내에서의 계급 구조적 상하 관계에서 형성되는 의뢰인-대리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이론의 중심적 적용 사례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대리인 

이론을 기초로 한국의 정부 관료조직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리인 관계

  한국의 정치․행정 제도하에서의 위임자-대리인 관계는 다계층의 계급구조식 연

쇄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대리인이 다른 하나의 

의뢰인이 되는 연속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4] 정치․행정제도하의 대리인관계

관계도 통제체계

위임자 국민

 ↙  ↘  선거/국민투표

대리인 대통령 ↔ 국회의원 대리인

 ↓위임자 통제 임명권/해임권

대리인 국무위원  통제

 ↓위임자
임명권/승진심사/

보상체계

대리인 부처 공무원  통제

상하간의 위임자 
대리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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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들이 일차적인 의뢰

인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 공무원들까지 하나의 연결된 상호 대리인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선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리인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선임하고 그들에게 대리인의 역할을 맡기는 위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국무위원들에 대한 통제와 관찰은 임명권을 가지고 위임자

인 대통령이 시행하며 국회의원들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와 해임권을 가지

고 대리인을 관찰 통제한다. 이때의 특징은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이나 부하 공무원

들에 대해 위임자의 역할은 하지 않지만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 3 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국무위원들은 공공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을 높이

기 위해 여러 가지 보상체계와 승진․임명권 등을 가지고 하부 공무원들을 통제하

여 실무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은 계급 구조적인 구성을 통해 상하 위임자 - 대리인

의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의회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대리인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므로 지방자치의 내용도 대리인 모

형을 이용하여 분석 할 수 있다.

4. 공공조직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이러한 정치․행정 제도하의 대리인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

이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 국민의 선출한 정치인들은 관료들과 직접적인 위임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어

떠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나 정부형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서 관료들의 기본적인 임무 수

행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때 국회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정책이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위임자인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정치인들은 특히 재선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이익집단의 요구를 반영

해야 하며, 자신의 후원자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수뇌부를 

중심으로 한 당의 정책이 본인의 의도나 국민들의 요구와 상충된다고 해도 정책적

인 노선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들 때문에 원래의 의뢰인인 국민의 의도와는 다

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러한 정치 구조속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역선택이 대리인들인 정치인들의 자기 이익추구를 위한 행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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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정보의 확산이 어려우며 적절히 통제할 수 있

는 체계도 정기적인 선출기간이 도래할 때까지는 제한을 받게 된다.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이 대리인을 선택하고 관찰통제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리인들은 도덕적 해이

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특정세력과 결탁하여 정책을 왜곡시키는 정경유착

이나 특혜의혹의 비리로 귀결될 수 있다. 

  2) 정치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대

표할 만한 자질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

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 받아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나 학연․지연 등의 연고관계에 의

해 판단되어지는 상황하에서는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대리인은 부패와 비리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역선택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3)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선정하여 각 부처의 정책을 수행하

게 되는데 이때 각 부처에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

기 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치적 보상 관계에 의해 선정될 때 역선택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렇게 임명된 정치적 대리인(Political Appointee)은 기존

의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을 통제조정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서 하

부조직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통제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

게 된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행정의 책임을 지는 각 중앙 부서의 장의 평

균 재임기간이 짧을수록 정보의 불균형상태는 심각하여 도덕적 해이와 리더쉽의 

부재를 통해 하급 대리인들의 부패 가능성은 커진다. 

  4) 정치의사 결정과정에서 전체 국민의 사회적 후생의 증대라는 측면보다는 정

책에 보다 민감한 특정이익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므로 역선택이 발생한다. 일반적

으로 다른 국민들은 그 정책이 본인 개인에게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

에, 그리고 그들의 선호를 대표할 만한 조직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선택을 통제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

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위임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리인인 정치

인들의 정책결정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거나 비판할 만한 정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이러한 정보의 불일치와 조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은 대리인의 통제나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인적 선택(투표)의 권리행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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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거나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행사하지 못

한다.

  5)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제 감시해야 할 입법부는 국정감사나 정책질의 등을 통

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대 행정의 전문적 분화와 

행정의 복합적 연계관계등에 대한 입법부 정치인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행정 시

행부서보다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규제하거나 감시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관료들은 수 십년간의 보장된 전문

적 직책을 수행하는데 비해 이를 감시 통제할 입법의원들은 그 전문성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결과로 국회나 지방의회는 행정부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위탁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위탁인이 행정관료

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6) 조직구조의 집권화와 분권화가 부패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연구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다 (Joaquin, 2004; Cheema,1983; Fisman,2002). (그

림4)에서도 분석하였듯이 집권화된 조직체계 하에서는 의뢰인의 관찰 비용이 막대

하여 대리인의 도덕적해이 현상을 관찰하기 곤란하여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현상

을 축소 시키기 어렵다. 또한 집권화된 조직의 위탁인-대리인간의 정보의 불균형

이 분권화된 조직에서보다 더 심하여 도덕적 해이 현상은 심각해진다.

 

  7) 사회전반에 산재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우리사회는 정치나 관료체제에만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부문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결국 위탁인과 대리인의 정보

의 차이에 의하거나 조직구조상의 문제, 대리인의 윤리의식의 결여 등의 결과이다. 

사회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계의 인사, 예산, 운영의 사기업화, 촌지와 기부금의 상존, 

  * 종교계의 재정비리와 사회적 역할의 기피현상

  * 비정상적인 식료품의 제공과 불량제품의 판매행위

  *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 법조, 검찰계통의 비리

  *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의 비리

  * 무질서가 난무하고, 법치가 이루워지지 않는 사회현상 등 우리 사회에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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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가 만연된 상태이며 이것은 모두 폐쇄적인 사회구조 속에 위탁인과 대리

인간의 정보의 불균형에서 유발되는 불투명한 현상으로 이루워진 대리인 문제

라 볼 수 있다.

Ⅲ. 대리인 문제의 반부패 정책에 적용

  지금까지 분석한 논의를 근거로 하여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줄

이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는 시민으로부터 정치인, 관료, 하부 행정조직의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

쇄고리적 위임자 - 대리인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앞에서 열거

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더 효

율적이며 투명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공공 조직 뿐 아

니라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제안을 하고져 한다. 

1. 거버넌스적 참여를 통한 반부패 정책

  대리인 이론은 결국 위탁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상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통제를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워지기 위해서는 사회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는 열린사회로 가야한다. 이렇게 민간, 관료, 산업, 학계등의 사회 모든 구성

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거버넌스적 협치 또는 망치체제이다.

  거버넌스란 과거 정부라고 하는 공적기구 중심의 통치체제에서 시민사회 및 시

장기구 등의 여러 정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을 이루워서 정부의 실패를 대신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적 통치관리 체제이다.(Stoker,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은 정부주도의 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다보니 

모든 참여주체들의 인식 부족으로 거버넌스의 형성과 정착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

다. 특히 지역사회와 특정한 사회적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대안으로서의 거

버너스는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적합한 거버넌스 모형의 개발과 정착은 매우 시급

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부패문제의 특징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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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부패와 관료부패, 민간부패의 연결고리가 매우 강하게 맺어져 있다(김태

룡, 2003). 이는 부패문제의 접근은 정부를 분석의 주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에서 

전환하여 사회조직 전반에 걸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어느 정부나 부패에 관해서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서라도 국민에게 신

뢰받는 정부가 되고자 하였으나, 정치적 구호로 끝나고 새로운 부패의 문제는 지속

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는 부패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비정치

적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정치자금을 조성

하기 위한 대형 부패의 사건들이 어느 정권에서나 계속되어 왔다. 이는 권력형 부

패가 뿌리가 깊어 정치권력과 관료에 대한 부패정책만으로는 국가의 신뢰도를 회

복하기 어렵다.

  4)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부패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전방

위적인 부패만연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4)

  이러한 부패의 양상과 특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개선, 근절되기 어려우며 정

부와 기업과 시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위해 거버넌스적인 

부패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반부패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특성을 가질때 실효를 거둘수 있을것

으로 본다.

  1) 시민운동과 기업은 정부와는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 자체적인 반부패 실천을 위한 운동이 자생적으로 일어나야하며, 기업

과 사회전반에 걸친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재계가 발표한 반부민간 시민 단체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다양한 민간 시민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장려하고, 민간

단체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거버넌스적 반부패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

부패투명사회협약을 위한 실천과제를 확정발표하고 실천하고자 한 것이 좋은 예이

다. 

4)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부패방지 백서에 의하면 부패의 유형은 제도적인 인허가과정에

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규의 미비, 단속관리 공무원의 상습적인 비리, 제도의 미비등 후

진국형 비리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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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렇게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시민과 사회체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해야 하며, 모든 정보가 공유된 투

명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3) 정부 이외의 기관과 참여자의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정부와 일부 시민대표자만 참여하는 협약은 결국 또다른 부패에 포획되어 진정한 

네트워크가 불가능하므로 부패가 발생가능한 모든 부문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참여도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위해 부패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

해 정보의 전문적 활용 능력을 확대하고 부패의 조직적인 연구와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Ouchi(1977)나 Eisenhardt(1985)는 정보의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경우 기계획화된 

임무부여를 통해 대리인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통제하기

가 용이하다고 보고 기계획화된 임무부여를 적절한 통제 수단으로 제시한다. 그러

나 만일 업무가 프로그램화 되어있지 못하거나 산출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의뢰인과 대리인의 선호의 다양한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리인을 의뢰인

의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인들에게 주식을 갖

도록 유도하여 주주로서의 선호를 소유하게 했을 때 그들은 의뢰인인 주주의 의도

에 부합된 행동을 보일 것이다. 

  거버넌스적인 제도는 위탁인이나 대리인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

하고 경험하게 하므로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수 있다.

2.대리인-위탁인 관계의 제도적 개선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1) 공공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이 국민의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풍토의 개선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전문성을 가진 국정정책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인기나 정치 세력 또는 학연과 지연 등의 인간관계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는 

현실에서는 역선택의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존 정치인이나 새로이 국민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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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적이나 능력등이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부단한 국민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투표의 

공명성을 통해 전문가적 자질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선택된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재 당선만을 위해 노

력 한다면 효율적이거나 국가 전체적인 복지증진과는 거리가 먼 공공서비스가 제

공 되어버리고 만다. 이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단

체들의 객관적인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비판하는 열린 정치의 풍토를 만들어 가는 

것은 선택된 대리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

  3) 선택된 대리인인 정치인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차순위 대리인에 대한 감독이 

부실할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시능력을 지닌 기구와 인력으로 하여금 그 기

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내의 전문위원의 확충과 보좌관 자격을 

강화하여 전문가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원과 같은 제 3

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대리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관료들의 상하관계에서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

록 하는 유인(incentives)을 잘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는 이윤과 성과급 배

당이라는 동기부여를 분명히 할 수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경우는 효율성이나 이윤

의 측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 효율성보다는 상위관료에 대한 

충성도나 역학관계에 그 성과보상이 왜곡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에 근

무하는 대리인들에게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도덕적해이와 비리의 가능성

은 커진다. 또한  인사 관리상의 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워지고 객관적 자료의 

지속적인 누적이 해바라기성 도덕적 해이현상을 막는 길이 된다. 지금까지는 계급 

구조적 관료 조직하에서 평가를 주로 상위 평정관이 일괄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동

료나 하위 관료들의 평가가 반영이 될 수 있을 때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일 수 있

다고 본다.

  5) 대리인의 행위와 성과를 관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

해서는 조직의 구조나 계약관계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중앙집권화 

되어있는 조직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어 있는 분권화적 조직구조와 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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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management)운영 형태가 그 거래비용을 줄이게 된다. 팀관리제도는 전문가

적 집단이 모여 자체적인 의뢰인 대리인의 형태를 혼합 편성하기 때문에 전문가적 

관리통제가 용이하며 정보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분권화된 조직은 조직의 

통제범위(span of control)가 축소되어 계약의 수립과 조정통제가 용이하여 거래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Joaquin(2004)에 의하면 정부의 분권화는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공공성을 강조하

는 행정을 장려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혀서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5)

  그러나 항상 분권화가 부패를 줄인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분권화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어 부패와 비리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분권화가 부패

를 줄이도록 작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체제적 개방운영, 참여의 확대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6) 대리인들의 전문가적인 직업윤리의식은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데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 사회의 윤리의식과 시민정신 등과 같은 가치의 문제이

다. 후진국 사회일수록 이러한 직업윤리가 정착되지 못하여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

는 현상을 가지며 이러한 윤리의식이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하

다. 도덕적 해이를 통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야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이고 사회제도적인 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Zoltan Szanto(1999)는 부패와 관련하여 위탁인-대리인 모형으로 분석을 통해 다

음과 같은 경험적 가설을 유도하였다.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득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관료들이 뇌물을 받을 확

률이 크다

   - 부정행위에 대한 체포의 가능성이 낮을수록 뇌물 수수의 가능성이 크다

   -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낮을수록 뇌물 수수의 가능성이 크다.

   - 뇌물의 크기가 클수록 관료는 뇌물의 수수 가능성이 크다

   - 부패가 만연되어 있을 수록 뇌물의 수수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설적 결론은 경험적 실증분석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정책함의를 가진다. Szanto의 분석으로 보아서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부패는 상승효과를 가져서 부패의 심각성은 기하급

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단절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Joaquin(2004) 는 현제 실증자료 분석이 미흡한 시점이어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론상 분

권화와 부패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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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장치가 미흡하면 부

패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기 힘들고 이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높인다.

Ⅳ. 결 론

  조직내에서나 사회전반에 계약관계를 체결하는 당사자들간에는 항상 위임자 - 

대리인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 관계는 양자간의 정보의 불균형과 조직 구조상의 문

제, 직업윤리의 문제 등으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

았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료조직과 정치체제내에는 어떤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며 그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대리인 이론을 민간 기업의 조직의 운영에 적용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

었으나 공공조직의 운영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부패와 

관련하여 대리인 이론을 적용 한 연구가 부족하여 아직은 가설적인 단계에 그치게 

되었다. 향후에 이 분석이 구체화되어 보다 많은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반

부패 정책을 총체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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